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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

∼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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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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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

하고(안 제2조, 제7조, 제38조 및 제51조),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며(안 제4조제1항제2호), 살인 등 일정한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안 제4조제4항),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

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

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

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

는 자를 말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

----------------18세-----

------------------------

------------------------

------------------------

------------------------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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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인 소년

-------------------13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다만, 예비, 음

모 및 미수범은 제외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

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의 특정강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

터 제16조까지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

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생

략)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현행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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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

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

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

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

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

----------------18세-----

------------------------

------------------------

------------------------

---------------. --------

------------------------

------------------------

--.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④ (생 략)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⑤ ----------------------

------------------------

-------------------5년---

-------------.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

------------------------

--------------------10년-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

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

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

------------------------

----------------18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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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

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

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

------------------------

------------------------

18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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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법상 소년사건의 유형과 제재

1) 소년사건의 유형과 그 대상

○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1)2)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

< 소년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소년법의 목적, 소년 및 보호자의 정의

제2장 보호사건 보호의 대상,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보호처분 등

제3장 형사사건 형사사건의 심리 및 형사처벌에서의 특례 등

제3장의2 비행의 예방 법무부장관의 비행예방정책

제4장 벌  칙 보도금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동법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그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이므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처우와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점에 특징이 있음.

1)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점에서 ｢소년법｣은 반사회적 소년의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후견주의적 법률로 이해

되고 있음. 오영근 외 15인, 소년법, 박영사 (20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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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상의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뉘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구분은 그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나 반사회적 비행행위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고(제2조),3)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형사처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라야

부과할 수 있으므로(｢형법｣제9조),4)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국한됨.

3) 제4조에 비추어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19세 미만’ 요건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동법에

따른 보호처분 시(제38조), 또는 형사처분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

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 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4)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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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보호처분은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안처분의 일종

이므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더 다양함(｢소년법｣제4조제1항).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

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5)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임.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은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우범소년)이나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범죄

소년)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6)

5) 같은 항 제2호 등에 비추어 14세 이상일 것이 요구됨.

6)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부과하려면 그 범죄소년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유책성이 필요하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유책성이 불필요하다고 이해됨.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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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보호사건의 특징과 절차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 절차를 ‘소년심판’이라고 하며,

소년심판은 형사소송과 비교할 때 후견주의적,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7)

소년심판에서는 보호처분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년이 행한 비행의 내용도 참작하기는 하나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여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합목적적인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 형벌의 부과와는 차이가 있음.8)

- 이러한 의미에서 소년보호사건 절차는 사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행정적·복지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9)

○ 소년보호사건은 특정한 사건을 송치·통고받은 소년부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수리함으로써 시작됨.

7) 그 밖에 검사의 송치 외에 보호자 등의 통고도 가능하다는 의미의 통고주의, 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의학·심리학·교육학 등 전문적 지식이 활용된다는 의미의 실질주의·과학주의, 소년보호의

개별성 및 비공개성을 강조하는 개별주의·비공개주의 등을 소년심판의 특징으로 꼽기도 함. 법원

행정처, 앞의 책, 3-4.

8)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232 결정.

9) 법원행정처, 앞의 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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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또는 법원 등 법률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직접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소년부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통고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소년부에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함(제4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

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

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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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통고받은 사건을 소년부가 수리하면 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으로 다루어지게 되며, 조사와 심리,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됨.

○ 조사 및 심리 단계는 대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보호처분은 대상 소년에게 송치·통고의 원인이

되는 비행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보호의

필요성)’가 있어야 부과되므로(제32조제1항), 조사 및 심리에서는

비행사실의 존재와 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됨.

- 보호의 필요성은 범죄적 위험성(비행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

교정가능성(보호처분이 유효한지), 보호상당성(보호처분이 필요·

적절한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됨.10)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0) 법원행정처, 앞의 책,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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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주로 대상 소년의 생활환경 등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회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짐.11)

- 조사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의 품행과 경력 등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9조), 법원 소속 조사관의

조사가 대표적이지만(제11조제1항), 기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진단 위촉, 외부 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등도 활용됨(제12조).12)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건이 경미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제19조).13)

11) 법원행정처, 앞의 책, 163-164.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에 ｢소년법｣제1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임무)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소년법｣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13)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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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이 일응 인정되는 경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를 개시하게 됨(제20조).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소년부는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리에서 다양한 의견

진술을 청취하게 되는데, 대상 소년, 보호자 및 보호자 등 외에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 등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제25조 및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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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

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에 관한 제25조의2는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

등의 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제294조의2와 유사한 내용인데,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또한, 소년부는 적정한 심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도 할 수 있음(제26조, 제27조 등).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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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년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함(제24조제2항

본문). 이는 소년의 인격 보호와 원활한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같은 항 단서), 이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사관,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및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됨.14)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조사 및 심리가 끝나면 소년부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됨.15)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제32조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음(제29조).16)

보호처분은 대상 소년에게 비행사실이 존재하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보호의 필요성)’가 있어야 부과되며(제32조제1항), 보호처분의

유형에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이 있음.

14) 법원행정처, 앞의 책, 228-229.

15) 조사·심리 결과에 따라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처우선택’이라고 함. 법원행정처, 앞의 책, 287-288.

16) 심리 없이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음(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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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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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대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

대상 소년의 장래에는 영향이 없고(제32조제6항), 일부 보호처분은

부과 대상이 제한됨(제32조제3항 및 제4항).

- 보호처분별로 침익적 성격, 교육적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은 그 효과를 고려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은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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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형사사건의 형 선고·집행 등

○ ｢소년법｣은 형사처벌에서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중형(重刑)은 제한하고 형의 집행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음.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고,17) 이를 대신하여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형을 선고하여야 함(제59조).18)

- 참고로,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사형이나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협약 제37조).19)

17) 제59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일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

에서의 연령은 문제 되지 않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480-481.

18) 사형이나 무기형 등이 선택형으로 법정되어 있다고 하여 제59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선택된 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경우에는 제60조가 적용됨.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731 판결

19)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법제처 번역본)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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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부과됨.20)21) 다만,

이때 법정형이 더 높더라도 부정기형의 장·단기 상한은 각각 10년,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60조제1항).

나아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 작량감경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법률상 감경도 가능함(소년 감경, 제60조제2항).22)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20) 선택한 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경우여야 하므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택하였다가 감경

하는 경우에까지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21) 부정기형의 상한과 하한을 동일하게 선고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부정기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기형에 해당하여 위법함.

형식상 장·단기의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장기 1년, 단기 1년’과 같이 실질상 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 부정기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형상371 판결

22) 부정기형의 상한과 하한을 동일하게 선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정기형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여야 함. 그런데 이를 관철하면 부정기형의

선고가 법정형의 하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형의 선고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소년 감경을 둔

것임. 정동기,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연구, 법무부 (1989), 28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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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동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따라 일정한 예외가 인정됨.

특강법 제2조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일정한 강력범죄를 ‘특정강력

범죄’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대한 예외로서 더욱 강화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특강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 ｢소년법｣상의 15년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여야 하고(제4조제1항),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임(제4조제2항).

특강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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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고 이상 형의 가석방에 있어서도 소년에 대하여는 특례가

인정됨.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이

지나야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72조),23)

｢소년법｣은 무기형의 경우는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1/3 이상이 경과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제65조).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 제65조에 따른 가석방은 형 선고 시에 소년이면 족하고, 가석방

시에 소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형 중에 19세에 이른

경우에도 제65조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음.24)

23)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24) 법원행정처, 앞의 책, 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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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형 상향 등 논의

○ ｢형법｣과 ｢소년법｣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기준 연령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그 형사책임을

획일적·일률적으로 부정하고, 대신 필요 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형법｣제9조 및 ｢소년법｣제4조제1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생  략)

형사책임에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요구되므로

(｢형법｣제10조제1항 참조),25)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대상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연소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경우가 많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육을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임.

25)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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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소년에게 일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부과하고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형의 선고·집행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상 성년에는 해당하나 성년과 비교할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경우가 많고, 여전히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육을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됨.

○ 그런데 최근 사회의 발달에 따라 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

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년범죄가 흉악화

되고 있어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18-2023년 동안의 대상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됨.

- 동 기간 10세 이상 14세 미만 총인구 대비 동 연령 소년 대상

보호처분 건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우범소년 대상 보호처분은 527건 증가한 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대상 보호처분은 5,197건 증가하였으므로, 촉법

소년 대상 보호처분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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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연령별 보호처분(2018-2023) >

(단위: 천명, 건, 건/천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  감

10-19세 총인구 4,416.5 4,232.6 4,138.0 4,115.6 4,118.3 4,088.0 △1.5

10-14세(A) 1,796.3 1,806.1 1,831.7 1,828.7 1,841.0 1,838.4 0.5

14-19세(B) 2,620.2 2,426.5 2,306.2 2,287.0 2,277.3 2,249.6 △3.0

전체 보호처분 24,494 24,131 25,579 22,144 24,933 30,253 4.3

(우범소년 대상) (512) (921) (1,131) (947) (871) (1,039) (15.2)

10-14세(C) 6,682 7,310 7,255 7,486 9,592 11,879 12.2

14-19세(D) 17,812 16,821 18,324 14,658 15,341 18,374 0.6

대  비
C/A 3.7 4.0 4.0 4.1 5.2 6.5 11.7

D/B 6.8 6.9 7.9 6.4 6.7 8.2 3.7

주: 대상자 연령은 처분 시 기준

자료: 사법연감

○ 한편,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이후 전체적인 소년범죄는 감소하다가 근래에 이르러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살인, 강도, 강간 등을 포함하는

강력범죄(흉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26)

< 소년범죄 발생비 – 그래프 >

(단위: 건/소년인구 10만명)

주) ① 재산범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② 강력범죄(흉악): 살인·강도·강간 등

③ 강력범죄(폭력): 폭행·상해·공갈 등 ④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 등

26) 이하의 내용은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2023), 20-21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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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발생비 - 표 >

(단위: 건/소년인구 10만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  감

재산범죄 300.6 327.6 351.7 273.1 315.3 1.0

강력범죄(흉악) 39.8 43.2 38.2 45.2 63.2 9.7

강력범죄(폭력) 224 219.4 179.7 170.7 199.2 -2.3

교통범죄 86.7 88 100.7 92.5 97.7 2.4

-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8년 39.8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3.2건이 됨에 따라, 5년 동안

연평균 9.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소년범죄의 연소화·흉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년보호

사건의 범위 축소,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도 같은 취지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고, 소년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보호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소년 및 촉법소년 기준 연령의 하향도 소년보호사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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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의 기준 연령 조정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 등은 안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

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

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

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

는 자를 말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

------------18세---------

------------------------

------------------------

------------------------

-------------.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생

략)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현행

과 같음)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

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

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

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

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② ----------------------

----------------18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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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

기준 연령의 조정은 그 특례의 범위를 조정하는 의미를 지님.

동법상 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와 연령을 기준

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할 경우 범죄소년(現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우범

소년(現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위가 축소되게 됨.

다. --.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

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

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

------------------------

----------------18세-----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

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

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

------------------------

------------------------

18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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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경우 범죄소년 중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에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됨.

현행법에서 범죄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함.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인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형 및 무기형의 선고 금지(제59조), 부정기형과 소년

감경(제60조), 가석방 요건 완화(제65조) 등의 특례가 인정됨.

- 다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사형 및 무기형 선고

금지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

< 범죄소년에 대한 주요 특례 비교 >

구  분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사형·무기형 

선고 금지
부정기형 소년 감경

가석방 요건 

완화

18-19세 ○ × ○ ○ ○

14-18세 ○ ○ ○ ○ ○

따라서 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이 죄를 범한 때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정기형이나 소년 감경 등과

같은 처벌의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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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의 기준 연령 조정 시 우범소년 중 18세 이상 19세 미만 자는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현행법에서 우범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함.

우범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다만 동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은 우범소년에 포함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

되며, 그 결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됨.

- 이 경우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동법상의 보호

처분이 아닌 그 밖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사람에게도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개별 법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2018∼2023년 중 연령별 우범소년 대상 보호처분 내역을 살펴

보면, 처분 시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연평균 39.8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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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우범소년 대상 보호처분 현황(2018-2023) >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0-11세 3 1 2 0 2 2 2.0

11-12세 5 2 2 6 10 15 6.7

12-13세 13 20 33 28 35 61 31.7

13-14세 69 117 120 144 102 167 119.8

14-15세 119 259 280 230 244 280 235.3

15-16세 143 235 303 233 227 248 231.5

16-17세 90 161 210 150 120 138 144.8

17-18세 51 78 128 103 89 98 91.2

18-19세 20 47 49 53 42 28 39.8

주: 1. 연령은 처분 시 기준

2.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소년법｣은 사람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보호처분 등의 개별적 처우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이므로, 인격이 성숙하는 시기, 연령별 비행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소년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설정된 다른 법률상 연령 기준, 학제(學制)상 학령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동법상의 소년은 1953년 법률 제정 당시 ‘20세 미만의 자’였다가

2007년 법률 개정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 것인데, 당시

개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등 다른 법률 규정과의 균형이 고려

되었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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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 변화로 인격이 성숙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

소년범죄가 흉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위하여 18세 이상의 사람을 동법상의 소년에서 제외하려는

안 제2조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19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18세인 사람 중에는 고등학교 학생 등 중등교육의 대상자도 포함

되므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인지를 심사할 때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사람의 정신적 능력과 건전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일정한 기준 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및 ｢공직선거법｣등이 있으며, 그 기준

연령은 통상 18-19세 수준임.

- 사법(私法)상 행위능력은 19세 이상(｢민법｣제4조), 청소년 정책의

대상은 9세 이상 24세 미만(｢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유해

매체물·약물 등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은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28)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의 투표권은 18세 이상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음.

27) 법제사법위원장,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7924, (2007. 11. 22.), 3.

28)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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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률의 기준 연령 >

구  분 기준 연령 의  미

민법 성년 19세 이상 사법상 행위능력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24세 청소년정책 대상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유해 매체물·약물 등의 보호 대상

공직선거법 선거권자 18세 이상 공직선거의 투표권자

*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공직선거법｣은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권리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익적인 반면,

안 제2조는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형사상의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침익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학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6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한 시민의 육성을 위하여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

학교 3학년에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도 포함됨.

- 초등학교는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초·중등교육｣제13조제1항),29)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당시 6세 이상 8세 미만임. 이에 따라 계산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학년도 개시 당시 나이는 17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됨.

29)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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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 학교급별 연령 >

구분 학교 성격 교육 목적 학년 연령*

초등

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 실시

1 6-8세

2 7-9세

3 8-10세

4 9-11세

5 10-12세

6 11-13세

중등

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실시

1 12-14세

2 13-15세

3 14-16세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과 기초적인 전문교육 실시

1 15-17세

2 16-18세

3 17-19세

* 해당 학년도 시작일 기준

따라서 안 제2조와 같이 수정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있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도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전적으로 배제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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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현행 ｢소년법｣에 따르더라도 18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및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년법｣보다 중한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지금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낮출 것인지는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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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조정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

------------------------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2. ----------------------

-------------13세-------

-----

○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소년을 나타내기 위한

범주이므로, 그 개정 여부는 ｢형법｣상의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의

개정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제2조

및 제4조),30) 촉법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년

중에서 형사상 성년의 기준 연령인 14세에 미달하는 소년임.

30) 제2조는 19세 미만의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에 비추어 10세 이상일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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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설정은 ｢형법｣에서 형사상 성년의

기준 연령 설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임.

-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

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31)

- 현재 각국의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은 주로 10-14세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음.

< 국가별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 >

구  분 미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스웨덴

기준 연령 7-14세* 10세 12세 13세 14세 14세 15세

* 주별로 상이

주: 기준 연령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 미부담

- 참고로, ｢소년사법운영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3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일반논평

을 통하여 14세 이상의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독려한 바 있음.33)

31) 위 2022헌마553 결정의 보충의견은 해당 조항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 결과가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32)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11. 29. 채택,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4. 형사책임의 연령

4.1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의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제도에서는 소년의 정서, 정신, 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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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4조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고 있을 뿐 범죄소년이나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의

변경은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의 체계와 불일치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동법의 소년 중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년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므로, 안 제4조에 따를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고 볼 소지가 있음.

- 한편, 현행법은 범죄소년에 대하여 촉법소년과 달리 ‘죄를 범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제4조제1항제1호), 이러한 표현이

형사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무능력자인

13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범죄소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사

책임능력을 기준으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분하고자 한 당초

문언의 취지와도 상치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책임능력이 인정

된다는 전제에서 범죄소년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어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현행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33) UN CRC,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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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2항은 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범죄소년은 그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49조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사에게 송치된 범죄소년은 검사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검사선의주의), 이러한 규정은 모두 범죄소년이 기본적

으로 형사사건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임. 그러나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상 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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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과의 관계, 학제 및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점,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보다는 다양

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의 하향을 전제로 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4호에서 12～13세의 아동은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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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점 등을 들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

할 것을 독려하였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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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보호사건의 범위 축소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4조제4항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특강법의

특정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등의 죄(대상범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

------------------------

---------------------.

1. ∼ 3. (생 략)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다만, 예비, 음

모 및 미수범은 제외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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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4조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해당 범죄가 아닌 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으로 변경되게 됨.

- 안 제4조제1항제2호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소년에 포함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형법｣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14세 미만의 자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살인죄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됨.

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의 특정강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

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

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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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유형별 사건 처리 >

구  분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범죄소년
(14세 이상)

살인범죄 등 ○ × ○ ○

기타 범죄 ○ ○ ○ ○

범죄소년*
(13-14세)

살인범죄 등 ○ ○ × ×

기타 범죄 ○ ○ × ×

촉법소년
(13세 미만)

살인범죄 등 ○ ○ × ×

기타 범죄 ○ ○ × ×

우범소년 ○ ○ × ×

* 현행법상으로는 촉법소년

주: 노란 음영은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일 뿐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이기도 함. 다만, 양 사건에서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의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님.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34)

- 따라서 14세 이상 범죄소년에게 책임조각사유 등이 있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의 보호처분 부과가 형벌에 보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유가 없는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부과는 형벌에 대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34) 법원행정처, 앞의 책,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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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 범죄소년에게 어느 범위까지 소년보호사건절차를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소년보호사건절차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대상 소년에게는 형사사건절차보다 유리한 점이 있음.

- 보호처분은 대상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32조제6항), 소년심판의 심리는 공개되지 않음(제24조제2항).

제24조(심리의 방식)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소년에게 소년보호

사건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해당 소년의 죄질,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제7조제1항, 제49조제2항 등).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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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범죄소년을 법률 차원에서 직접

유형화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고 소년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범죄소년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건전한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35)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소년법｣은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제1조), 소년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사건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정안의 심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임.

형벌의 경우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일반예방적

기능이 중요시되는 반면 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므로,36)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

에서의 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형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35)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36)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2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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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수소법원은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데(제50조),

그 송치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함.37)

- 현행법은 범죄소년의 ‘범행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제7조제1항 등), 구체적인 형량을 거쳐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안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상범죄가 기본적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 해당 범죄의 범위가 넓고 범죄

소년의 행위 태양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대상범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또한, 안 제4조제4항은 각 대상범죄의 미수범과 살인범죄의 종범

등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종범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정범인 미수범과 단순한 종범 사이에서 제재의 수위가 역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7)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법원은 동 결정에서 여러 명의 범죄소년이 공범인 경우

송치 사유, 즉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유무는 소년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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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은 미수범의 전형인 (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동법 제25조제2항),38) 종범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32조제2항),39) 기본적으로

정범인 미수범과 기수범(旣遂犯)의 종범 중 전자(前者)의 불법성을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안 제4조제4항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배제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대상범죄를 각 ‘목’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조문은 조(條),

항(項), 호(號), 목(目)의 순서를 따르므로, 대상범죄를 각 ‘호’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38)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39)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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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소년법｣과 같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범죄

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으로 구분하는 외국 입법례로는 일본

｢少年法｣이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죄명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

(｢少年法｣第三条).40)

40) 일본 ｢소년법｣(2021년 법률 제47호, 국회도서관 번역본)

제3조(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는 소년) ① 다음에 열거하는 소년은 이를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

부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죄를 범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다. 범죄성 있는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좋지 아니한 장소에 출입하는 소년

라. 본인 또는 타인의 품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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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 태양이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라도 범행 전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소년의 개선가능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하도록 하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밖에는 부가할 수 없게 되어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보다 소년의 성행과 특성에 맞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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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원 송치 시 수용상한기간 연장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33조는 보호처분 중에서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시

수용기간의 상한을 현행 6개월, 2년에서 각각 5년, 10년으로 연장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④ (생 략)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⑤ ----------------------

------------------------

-------------------5년---

-------------.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

------------------------

--------------------10년-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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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 소년심판의 대상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위탁,

병원 등 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임(제32조제1항).41)

< 보호처분의 종류와 대상 >

구  분 내  용 기간 / 연장 기준 연령

제1호 보호자나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월 / 6월 10세 이상

제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제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제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제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 1년 10세 이상

제6호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 6월 / 6월 10세 이상

제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월 / 6월 10세 이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의 보호처분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제32조제2항), 보호처분별로 대상 소년의 기본권을 제약

하는 정도, 연령별 대상 소년의 발달 수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보호처분은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음

(제32조제3항 및 제4항).

41) 참고로, 일본은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에의 송치, 소년원 송치 등 3종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음(｢少年法｣第二十四条).

일본 ｢소년법｣(2021년 법률 제47호, 국회도서관 번역본)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가정재판소는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을 개시한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한 시점에 14세 미만인 소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맡길 것

2.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에 송치할 것

3. 소년원에 송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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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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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대상 소년을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소년원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하면서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보안처분 중

에서도 ‘시설 내 보안처분’에 해당함.

- 대상자의 범행 위험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은 대상자를

특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실시되는 ‘시설 내 보안처분’과 이러한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실시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 구분

되며,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송치된 소년의 처우에 대하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송치된 소년 등을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보호

소년법 제2조제1항), 송치된 소년에게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의 교정교육을 실시함(보호소년법 제28조).

보호소년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

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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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

(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권리

제한을 받게 되며,42) 22세에 이르거나 법률상의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하는 등의 경우 퇴원(退院)하게 됨(같은 법 제43조).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

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이처럼 소년원 송치는 대상 소년의 신체의 자유 등을 강하게 제약

하므로, 현행법은 소년원 송치 시 수용상한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42) 편지, 통화 및 외출 등에 여러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보호소년법 제18조 및 제19조),

시설 내에서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음(같은 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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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33조는 최근 소년범죄의 흉악화를 고려하여 그 책임에 부합

하는 형사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소년보호사건 절차는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어서 형사사건 절차와는 그 취지에 차이가 있다는 점,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시설 내 보안처분으로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크므로 상당한 장기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

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처분이라기에는 과도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소년원 송치의 대상인 소년은 주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의

대상인 초·중등학교 학생인데 소년원 수용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그에 대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은 다른 보호처분과 달리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 역시 소년원

송치 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약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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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33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소년원 송치 시 수용상한기간은 피수용소년의 인권

보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연장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국민의 법 감정, 범죄율, 형사정책적 요소,

세계 각국의 입법례 및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수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장기화할 경우

교육을 통한 소년의 교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UN아동권리협약이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활용될 것을 규정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2


